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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객, 상인, 행인들로 가득한 서울 번화가를 걷고 있노라면, 한국이 10 년 전에 외환위기를 겪었던 
국가였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1997 년의 경제위기는 이제 멀어져 간 기억으로만 
남아 있는 듯하다.  
 
한국인들은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벗어난 지난 10 년간의 경제운영에 대해 꽤나 만족하고 있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6%에 가까웠고, 1 인당 국민소득은 1 만 8000 달러 수준에 이르렀으니 그럴 만도 
하다. 또한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  
 
그 결과, 많은 한국인들은 이제 경제위기를 극복했기에 더 이상 구조개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지금 한국경제는 10 년 전의 외환위기는 극복했지만, 새로운 
차원의 도전을 다시 한 번 맞고 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국민들이 
늙어가는 고령화(高齡化)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주말에 서울 탑골공원에 산책을 가 본 사람이라면, 
오는 2026 년에 한국인 5 명 중 1 명은 지금 탑골공원에서 잡담을 나누는 노인들과 같은 65 세 이상이 
차지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는 두 가지 충격을 한국 경제에 던져줄 것이다. 첫째, 갈수록 일할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한국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부딪친다는 것이다. 둘째, 공적연금을 
받는 노령층이 늘면서, 국민 전체가 부담할 정부지출과 국가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갈수록 한국 내 노동력이 감소하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나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성장을 계속해 가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장기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고령인구의 연금수요 등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부재정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재정개혁의 궁극적인 선택은 국민들의 몫이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글로벌 경제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예컨대, 급증하는 정부지출에 대처하기 위해 세금을 늘릴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세율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낮은 편은 아니지만, 세수(稅收)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낮다. 세금을 제대로 내는 근로소득자들보다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정확히 내지 
않는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데다, 납세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각종 소득공제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각종 소득공제 등을 줄여가고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포착을 확대한다면, 세율을 높이지 
않고도 세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이 밖에 ‘덜 받고 더 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을 추진해 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사실 고령화가 가져올 문제의 심각성은 당장이 아니라 향후 수 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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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즉각 대처하지 않고 불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증세나 
정부 지출의 축소를 겪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까지 훼손될 것이다. 한국이 
내딛을 첫걸음은 지금 어떤 위기를 앞두고 있는지 똑바로 직시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 칼럼 작성에는 제럴드 시프 IMF 아태 부국장도 참여했다고 IMF 측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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